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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을 출연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hum-

anitarian aid)은 피해 국가의 인간중심안보 (human-centered security) 보장에 핵심적

이다. 그러나 몇몇 권위주의 체제들은 자국민들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 그와 같은 구호를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한 해외 원조는 체제 안정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충격이며, 권위주의 체제는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때 수용에 따른 ‘위험’와 ‘필요도’라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위험 

요인을 체제 안정성에 대해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체제 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으로

부터 도출하고, 필요도 요인을 선거,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라는 체제가 ‘정당성’을 획득

하는 원천으로 간주한다. 외생충격의 위험도가 낮고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권위

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겪었으나 체제 간에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던 중국과 미얀마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8년 쓰촨 대지진과 다른 두 자연재해 - 1976년의 탕산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 

대지진 당시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났던 내적 변이와 그에 따른 달라진 대응을 

북한과 다른 권위주의체제의 사례들과도 비교하며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들에 대한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을 수립 집행에의 그리고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주제어  인도적 지원, 인간중심안보, 자연재해, 권위주의체제, 중국, 미얀마, 북한

1) 이 글은 Paik, Wooyeal. 2011. “Authoritarianism and Humanitarian Aid: Regime Stability and External 

Relief in China and Myanmar.” The Pacific Review 24.4 (September): 439–462.를 번역, 수정하고 한국과 

제주에의 함의를 포함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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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중국과 미얀마 양국은 심각한 자연재해 - 쓰촨 대지진과 나르기스 사이

클론 - 를 겪었다.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동아시아의 두 권위주의 체제의 노력에는 결정

적인 차이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하 CCP)은 피해를 완화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반면, 미얀마의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이하 SPDC)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의 재난 구호(crisis relief)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에 대한 그들의 상반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에 국제 사회로부터 CCP에 대한 높은 평가가, SPDC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

졌다(Jacobs 2008). CCP가 즉시 원조를 수령한 반면, SPDC는 처음부터 원조를 

거부하였으며 이후에는 무거운 제약을 조건으로 원조를 수령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차이는 양국의 재난 피해의 정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고려되는, 

즉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적 지원의 수용 

여부는 원조 수용의 ‘위험’과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의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필요가 위험을 상회한다 판단한 권위주의 체제는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용하지 않는다. 위험 요인에 있어, 본 연구는 안정성을 

결정하는 내재적 요인(체제 유형)과 상황적 요인(국내 갈등과 국제적 압력)에 주목

한다. 첫째, 일당독재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 및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보다 

내재적으로 안정적이다. 둘째, 국내 갈등 및 국제적 압력이 부재한 권위주의 체제가 

그렇지 못한 체제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특히 불량국가들이 더욱 방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위험 요인만

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판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당성의 원천 및 그에 따라 달라

지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역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생명과 안녕을 체제 

안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선거 혹은 경제발전에 체제의 정당성을 

둔다면, 권위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당성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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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원조 

수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당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치자는 국내 자원과 해외 원조를 최대한으로 활용,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노골적으로 거부하진 않더라도, 일부 권위주의 체제들이 

인도적 지원의 수령을 꺼린 결과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음은 명백하다. 

왜 어떤 권위주의 체제는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반면 다른 권위주의 체제는 거부

하는가? 이러한 차이를 야기한 정치적 논리는 무엇인가? 중국의 CCP 정권이 원조를 

수용했던 반면 미얀마의 SPDC 정권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은 재해 피해 지역의 인간중심안보(human-centered security) 보장에 

있어 핵심적이지만 그 답변은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중국과 미얀마의 사례를 조사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해외 원조를 수령한 CCP의 경우 일당 체제 유형에 속하며 

심각한 국내 갈등 및 적대적인 국제적 압력이 부재하였고(낮은 위험), 경제 발전을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았다(보통의/높은 필요성). 반면 SPDC의 경우 초기부터 해외 

원조를 거부하다 가장 중대한 시기가 지난 뒤에 비로소 원조를 수령하였다. 그들은 

군부 체제 유형에 속하며 심각한 국내 갈등 및 적대적인 국제적 압력을 마주하고 

있었고(높은 위험) 정당성의 원천은 이데올로기에 두었다(낮은 필요성).

이에 기반하여 비록 이론 및 정책적 관점에서 정확한 수학적 계산 공식 고안까지는 

어렵지만, 일부 권위주의 체제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당위적 맥락에서 본다면, 권위주의 지배자들의 선한, 혹은 악한 행위

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닌 정치적 구조로부터 기인함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은 재난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난 정치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원조가 체제에 대한 ‘외재적 충격’

임을 이해한다. 3절은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해외 원조 대응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두 권위주의 체제 - CCP와 SPDC - 를 분류한다. 4절은 

자연 재해 때 두 권위주의 체제가 보인 서로 다른 행보에 대해 위의 이론을 접목시킨다. 

또한 1976년 탕산 대지진과 2010년 칭하이 대지진 당시 CCP의 대응을 살핌으로써 

동일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난 내적 변이를 다룬다. 5절은 한국의 인도적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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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제주의 ‘평화의 섬’으로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 결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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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난의 정치학(Politics of Disaster)

자연 재해는 정치적 공간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했더라도 정부 차원의 대비와 대응 수준은 피해 인구가 겪는 고통의 

강도를 좌우한다(Cohen and Werker 2008; Davis and Seitz 1982; Platt 1999). 

자연 재해는 정치 구조가 대응해야만 하는 외생적 충격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치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해가 순식간에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해의 정치화는 피해를 입은 공동체 혹은 사회 전체가 긴급 대응을 

거쳐 회복 및 재건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증대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자연 재해가 피해 지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난 이후의 정치적 상황은 정치 운동 및 정치적 불안(Drury 

and Olson 1998)을 이끄는 ‘촉매’(Pelling and Dill 2006) 혹은 ‘티핑 포인트’(Pelling 

and Dill 2010)의 역할을 한다. 지진으로 인해 희소성 있는 기저 자원을 둘러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Brancati 2007). 특히 보통 이상의 불평등, 

혼합된 정치체제 및 부진한 경제성장이 나타나는 중 -저임금 국가들의 경우, 자연

재해로 인해 시민들 간의 폭력적 갈등의 발생할 위험이 중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Nel and Righarts 2008). 반면 자연재해로 인해 정치적 화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Le Billon and Waizenegger 2007). 게다가 재난 발생 및 이후 재건기에 기회를 

노리는 반대파에 대해 현직 통치자는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언론과 NGO는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재난 구호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난 대응은 

단계 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Jalali 2002).

다음은 재난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난 정치의 사례들이다. 소모사 가문의 지배하에 44년간

(1936~79) 잔혹한 억압이 이루어진 니카라과의 경우, 1972년 6.4 리히터 규모의 

거대한 지진으로 수도가 초토화되었다. 이후 3년 뒤, 이전부터 분투해오던 혁명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가시적이고 주요한 위협으로 발전했고, 결국 다양한 

계급이 참여한 반란으로 이어져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었다(Bulmer -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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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한편 군부 정권의 지배를 받던 과테말라의 경우(1970–85) 1976년 7.5 리히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2년 뒤 군부 정권은 지도자를 교체하고 정책 향방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자국 내 지진 피해 공동체가 권위주의 통치를 타파하고자 자율

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군사 정권은 전래의 억압적인 체제로 선회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투쟁 국면을 거친 뒤 정권의 민주화 과정이 시작

되었다(Bates 1982; Perera 1993).

이처럼 자연 재해는 기존의 통치가 지녔던 약점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지배자의 대중적 정당성을 잠식하여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변화를 촉진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해외 원조 역시 정치적 관점으로

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많은 재난 전문가들은 대단히 부정적이면서도 규범적인 

함의를 전달하는 “재난 정치학”을 일축하며 그 존재를 본질적으로 부정해왔다

(Olson 2000). ‘위기 구호’에 대한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규범적으로 신성시되는 

관념 역시 간과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일부 학자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원조의 

효과를 논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도적 원조를 도난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도덕적 해이 및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ohen and Werker 

2008: 796–98; Schultz and Soreide 2008).

원조 프로그램 및 정책의 결정 요인을 당위적으로 비판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정작 경험적 근거에 기반한 비판적 분석은 적다(Schraeder et al. 1998: 

295). 해외 원조에 관한 주요 문헌들은 원조를 수용하는 국가에 대한 공여국의 정치적 

동기가 해외 원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원조 제공은 이타적 동기

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고려에 좌우된다는 것이다(Alesina and Dollar 2000; 

Schraeder et al. 1998). 대표적으로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제3세계의 동맹 국가

들에 원조를 제공하였고, 프랑스 과거 자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선호했다. 냉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공여국들은 원조를 수용하는 권위주의 체제들에 대해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Alensina and Dollar 2000; 

Dollar and Levin 2006). 같은 맥락에서 해외 원조가 원조 수원국에 있어 외생적 

충격임은 명확하다. 그러나 해외 원조에 관한 위 연구들은 공여국의 시선으로부터 

접근하여, 수원국이 항상 원조를 원한다고 전제한다(Cohen and Werker 2008).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부 권위주의 정권들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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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충격을 원치 않는다. 원조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수원국들 역시 원조를 

수용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원조 수용에 따른 위험이 원조 수용의 필요성을 

초과한다면 권위주의 체제는 원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 재해에 대한 

인도적 구호는 이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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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적 논의: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인도주의적 원조 

(1) 히로시마 평화도시 전략 배경과 과정

본 연구는 비교권위주의(comparative authoritarian regime), 재난 및 해외

원조(foreign aid)의 정치라는 정치학의 주요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다. 앞선 절에서 

논의했듯 자연재해에 대한 체제의 대응, 구체적으로 인도적 원조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대응은 재난 정치에 있어 핵심적 사안이다. 재해를 겪은 각각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인도적 해외 원조를 수용할 결정 요인으로 본 연구는 체제 안정성(regime 

stability)의 관점에서 이론틀을 제시한다. 기존 비교권위주의 연구 분야는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고, 뒤이어 각종 외생적 충격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체제

안정성의 다양한 요인들을 살폈다(Geddes 1999; Hawkins 1997; Magaloni 

2006; Levitsky and Way 2005).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적 요소인 체제안정성은 

원조 수용에 따른 정치적 ‘위험’과, 원조 수용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

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CCP 일당독재정권과 미얀마SPDC 군부

정권을 주요 사례로 하여 북한 등의 다른 사례들을 비교한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2) 위험요인: 체제 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

∙체제 유형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은 수많은 요인에 달려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핵심 지지층을 보존할 구조적 힘을 결정하는 체제의 유형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배자 연합(ruling coalition) 

내 엘리트들이 반대파 엘리트들과 연합하여 최고 지도자에게 도전하거나, 대중들이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 정권에 존재하는 파벌과 

대립은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가? 바바라 게디스가 제시한 삼중의 

체제 유형론은 이러한 내재적 구조를 포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Gedd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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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권위주의 체제를 일당, 군부, 개인 지배 체제 혹은 이 세 유형의 조합으로 

분류하였다. 일당 체제에서는 선거를 비롯한 정치 경쟁에 다른 정당이 하위 주체

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직을 차지하고 정책을 통제하는 지배적인 하나의 

정당이 존재한다. 군부 체제는 누가 통치할지를 결정하고 정책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단의 군부 세력이 존재한다. 한편 개인 체제는 공직에 대한 접근과 그 

보상이 최상위 지도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일당제나 군부제와 모두 

다르다. 이 중 일당 체제와 군부 체제는 체제 안정 스펙트럼의 양끝에 위치한다.2)

일당 체제의 지도자들은 경쟁자들과 대립하지만, 통상적으로 협력에 따른 이익이 

모든 파벌의 지속적인 지지를 충분히 보장한다. 당내 지도자들 간의 갈등 및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 간부를 비롯한 핵심그룹의 유임 욕구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적다. 만약 이행, 특히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그간 

독점해온 이익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 갈등 및 리더십의 

변화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일반 당 간부들은 그저 누가 이기는지를 살핀 뒤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선택을 한다. 따라서 일당 정권 내에서의 리더십 투쟁이 발생하더

라도 권력 및 체제 수준의 이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내재적 수준

에서 군사 정권보다 더욱 안정적이다. 즉 외생충격에 대한 일당 정권의 태도는 덜 

방어적이다. 중국 공산당(CCP) 정권의 경우, 마오쩌둥 개인의 권력이 정점에 있던 

시기는 ‘일당/개인주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지난 60년 동안 대개 일당 권위

주의 체제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에서는 대부분의 장교 행위자들이 성대결 게임이론(battle of the 

sexes) 구도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찾는다. 첫 번째 행위자가 움직일 때 다음 

행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패배한다. 장교 행위자들은 군의 정치화, 지배

적인 지도자, 군부 지도자들의 변화에 관계없이 개입을 지속적으로 묵인하지만, 

군부가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각자의 파벌들로 분해되는 것만큼은 거부한다. 엘리트들 

간의 대립 및 정책 차이가 심화되고 계파 분열이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면, 병영으로의 

복귀는 대부분의 장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른다. 체제가 민주주의나 또 

다른 권위주의 정부로 이행되었을 경우, 모든 장교 행위자들은 최고위급 장성들이 

2)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단순화를 위해서 2개의 권위주의체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 개인독재유형과 다른 혼합

(hybrid)유형이 존재하며 후속연구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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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이상 신분과 경력의 손상 없이 병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취약

해졌을 때, 장교들은 막사로 돌아가거나 군사정권을 상대로 또 다른 쿠데타를 일으

키는 등의 선택을 한다. 따라서 군사 정권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결과적으로 

외부 충격에 대해 더 방어적이다. 미얀마의 SPDC 정권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군부 체제’에 속해 있었다.

∙국내 갈등과 국제적 압력

체제 유형은 권위주의 정권의 본질적인 안정성과 그에 따른 생존을 상당 부분 

설명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재해 시 외생충격을 흡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의 정도, 

곧 즉각적인 국내외적 정세 역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분명히 안정성은 체제의 

특정한 유형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다. 

군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가장 견고한 구조인 일당 체제 역시 국내 갈등과 

국제적 압력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외생적 충격을 수용하려는 

체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정치 수준에서, 정권 내 최고 권력층 사이에서 심각한 파벌 분열이 나타나

거나 중대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반대파 지도자 및 정당이 상당한 대중적 지지에 기초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정권은 그들이 내부 불안정을 활용해 권력에 도전하길 원치 않는다. 앞서 언급한 

니카라과와 과테말라의 사례에서 보듯, 야당 지도자들 및 권력에서 멀어진 파벌들은 

다양한 형태의 외생충격을 촉매로 반체제 활동을 정당화해왔다. 예를 들어 외생

충격이 있을 때 대중들의 불만과 교감하고 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 또한 

정권의 한정된 역량과 도덕적 해이, 취약성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외생적인 충격을 받아

들이려는 경향이 적다(Cohen and Werker 2008: 797). 1970년대 말 마오쩌둥 

사후 권력 승계 투쟁 이래로, CCP는 1989년 천안문 광장 민주화운동을 제외하면 

심각한 국내 투쟁에 직면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얀마의 SPDC 정권은 끊임없는 

계파 갈등에 더해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녀를 따르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의 도전에 

끊임없이 도전받았다(Holliday 2008; McCarthy 2008; Seekins 2009).

국제적 압력 역시 체제 안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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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적대적 압력은 체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 반대로 냉전 시기 흔히 발견

할 수 있는 우호국 및 후원국으로부터의 보호는 체제 안정을 공고히 해왔다. 냉전 

이후 잔존하는 권위주의 정권을 겨냥한 국제적(대부분 서구의) 압력은 인권 보호, 

정치 자유화, 최종적으로 민주화를 비롯한 ‘더 나은 통치’(better governance)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제적 압력은 통상 해당 정권에 

대한 다양한 제재들을 동반한다. 정권의 지도자들이 엘리트 지지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능력이 이로 인해 심각하게 제약된다. 또한 

인종청소와 학살, 재난피해 방치를 비롯한 극단적인 인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이는 독재자들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외생충격을 수용하길 주저한다. 2008년 CCP 정권은 심각한 국제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SPDC 정권은 서방국가가 주도한 적대적 제재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

연금 등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국제적 압력에 시달렸다(Bert 2004; Pederson 

2008; Seekins 2005). 당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제 시스템 하에서 미얀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불량 국가’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3) 필요성 요인: 체제 정당성의 원천

체제유형, 국내 갈등, 국제적 압력은 외생적 충격 -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 에 대한 결정이라는 위험 요소를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위험요인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할 수 없다. 권위주의 정권 안정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인구의 

절대 다수인 비엘리트 대중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있다. 

어느 권위주의 정권도 대중적 지지 없이 살아남을 수 없지만, 대중적 지지에 대한 

필요 정도는 다양하다. 만약 정권이 특정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정부는 더욱 대중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안정을 

꾀할 것이다.3) 안정 유지를 위한 대중적 지지의 필요성은 정당성의 원천으로부터 

결정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표준적인 원천으로 선거,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

3) 이 논리는 지배연합크기(the size of ruling coalition) 이론의 느슨한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De 

Mesquita et al.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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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를 고려한다.

우선 권위주의 정권이 선거 승리를 거쳐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우 대중적 지지의 

확보는 더욱 절실하다. 선거부정의 만연과 부패 등 준 경쟁적(semi-competitive) 

선거를 비롯한 상당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중들이 전적으로 소외되어서는 

정권의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지배자들은 

어느 정도는 대중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분배해야만 한다

(Brownlee 2007; Lust-Okar 2005; Magaloni 2006). 선거권위주의 체제가 

유권자의 대다수의 안녕을 포기한다면 대중은 정권을 묵인하지 않고 선거에서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정권에서 탈주한 

인원들과 야당 지도부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정권은 안정을 유지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처럼 정당성의 원천이 선거에 있다면, 권위주의 

체제는 위기 구제를 수반하는 외생적인 충격을 감내하게 된다. 적절한 예시들로는 

동아시아의 과거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와 현재의 싱가포르가 있다(Geddes 1999). 

현재 CCP 체제에서는 마을 위원회 수준에서 준 경쟁 선거가 이루어지는 반면, 마오쩌

둥 집권기에는 준 경쟁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Alpermann 2001; Kennedy 2002; 

Bernstein and Lü 2000). SPDC의 경우 1990년 야당인 전국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tic League for Democratic League)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겪은 뒤 해당 총선을 무효화한 이래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Holliday 2008: 

1042~45).

둘째,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대중적 번영과 안녕을 전제로 하는 경제개발로

부터 파생된다면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전반적인 경제 발전은 소수의 지배 엘리트 혹은 강제적인 대중 협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시장 활동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발전 

권위주의 체제가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안녕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때 국민들의 지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중적 

지지의 부족은 반대파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해 정치적 불안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해외로부터의 

원조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한국, 대만, 현재 싱가포르 등 많은 

발전 권위주의 체제 외에도,4) 마오쩌둥 이후 후기 전체주의적, 개발 지향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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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체제가 좋은 예시이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 이러한 원천에서 정당성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념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셋째, 체제의 지도자들이 사회에 강요하는 전체주의와 민족주의, 혹은 개인숭배와 

종교 등 다양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찾는다면 국민 전반을 만족시킬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와 같은 체제들은 국민들의 안녕, 심지어 생명에 대해

서도 그다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권위주의 체제는 선거 및 

발전 권위주의 정권보다 일반 국민들의 삶을 더욱 쉽게 희생시킨다. 인민에 대한 

착취와 소외가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아,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제시하는 가치와 명분을 국민들이 묵인하고 지지하는 구조를 강요한다. 독재 

정권이 엘리트 지지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보유한 각종 

억압 장치가 체제 전복의 성공률을 충분히 낮춘다면, 대중의 물질적 만족은 대체로 

체제의 생존가능성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다른 두 형태에 비해 훨씬 약하며, 이로 인해 이중적 층위의 경제 체제와 심각한 수준의 

탄압이 쉽게 나타난다.

이중적 층위의 경제체제는 무엇보다도 상층위에서 천연자원 활용, 불법 마약, 

위조지폐, 무기판매 등을 독점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적인 지지 집단에게 

보상을 제공해 높은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열악한 농업이나 

다른 1차산업(하위계층)에 기반을 둔 하층위 차원의 대중 경제는 방치된다.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김씨 일가 정권(Jordan and Ku 1997; Oh and Hassig 

1999; Haggard and Noland 2009), 민족통합을 신성시하는 SPDC를 비롯한 

전체주의 체제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예시이다(Steinberg 2006; Steinberg 2007). 

일부 학자들은 민족주의 불교로부터 미얀마 SPDC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발견한다(McCarthy 2008; Steinberg 2006; Steinberg 2007). 특히 SPDC의 

장성들은 정실자본주의(crony capiatlism)로 불릴 법한 천연자원의 배타적 활용에 

더해, 마약을 비롯한 많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통해 장교들과 다른 엘리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왔다. 게다가 호주, 이라크 등 주요 생산국들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인, 약 5400억 제곱미터의 풍부하고 복구 가능한 천연가스를 추출함에 따라

4) 권위주의체제의 정치정당성 확보 기제는 다양하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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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Petroleum 2009) 이들은 이중적 층위의 경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의 희생자로 부상하고 있다(Turnell 2008: 972–76; 

Ross 1999; Ulfelder 2007). 이러한 상층부와는 달리, 인구의 대다수를 지탱하고 

있는 하층부 비엘리트층은 주로 농업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SPDC 정권은 

자신들의 매우 약한 정당성을 벌충하기 위해 극단적인 탄압을 활용한다.

요약하자면 체제 정당성을 보호하는 것은 안정과 생존에 있어 필수적이다. 정당성의 

원천은 체제마다 다르고, 따라서 정권은 체제 안정을 위한 대중적 지지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한 정권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 및 발전 권위주의 체제는 이데올로기적 체제보다 국민들의 

삶과 재산 보호를 더욱 고려한다. 같은 맥락에서, 외생충격의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

하고 해외 원조를 받아들일 필요성은 정권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크게 좌우

된다. 재해 피해를 입은 권위주의 체제들 내의 국민들은 동일하게 높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가지나, 그들을 구출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은 정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성’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물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순수하고 

자애롭고 이타적인 필요성이 아닌, 정당성의 원천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적인 필요성

이다.

이러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를 아래의 <표 1>에 요약하여, 자연 재해와 인도적 

원조에 대한 중국과 미얀마 정권의 대응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표 1    해외 원조 수용에 대한 위험과 필요성 요인 체제 별 비교

요인

사례

위험

필요성
해외 원조 

수용체제 유형
국내 갈등 및 

국제적 압력

CCP
(1978~  )

일당 낮음 경제 발전
Y

à낮음 à보통/높음

CCP 
(1949~77)

일당 높음 이데올로기(전체주의)
N

à보통 à낮음

SPDC
(1988~ )

군부 높음 이데올로기(민족주의)
N

à높음 à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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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CP와 SPDC 정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위험과 필요성 요인 분석

2008년 중국과 미얀마는 거대한 자연 재해 - 각각 쓰촨 대지진, 사이클론 나르

기스와 뒤 이은 홍수 - 경험했다. 두 자연재해로 발생한 매우 심각한 규모의 피해에 

국제적으로 다양한 위기구제책이 제기되었으나, 양국은 상반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앞선 이론과 조응하듯 CCP는 즉시 원조를 받아들인 반면, SPDC는 처음에는 거부

하다 한참 뒤에 마지못해 제한적으로 원조를 받아들였다. 두 권위주의 정권의 거의 

상반된 반응으로 인해 피해 지역의 인간중심안보 보장에 있어 막대한 차이가 발생

했다. 중국에서 받아들인 인도적 원조는 중국인들의 신체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완화시켰던 반면, 미얀마는 인도적 원조를 거부함에 따라 미얀마인들의 피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 2>는 두 재해에서 발생한 피해 수준과 이에 대한 

인도적 원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재난 피해 및 인도적 원조 비교

쓰촨 대지진 사이클론 나르기스

위기 기간 2008/05/12 2008/05/02 ~ 2008/05/03

해외 원조

최초 제안 2008/05/13 2008/05/03

최초 수용
2008/05/13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수용)
2008/05/09

(선별적이고 주저하는 수용)

공여국 수 61개 국 45개 국 

원조 유형 
1. 식량, 약품, 기타 공급재,

재정 지원
2. 구호 및 의료 인력/언론

1. 식량, 약품, 기타 공급재,
재정 지원

2. 구호 및 의료 인력/언론

총 인적 피해

사망: 68,712
실종: 17,921
부상: 374,643
가산 상실: 500만(공식)

사망: 90,000 
실종: 56,000
부상: 집계 없음
가산 상실: 집계 없음(비공식)

총 손실액 USD85 billion(공식) USD4~10 billion(비공식)



정치체제에 따른 인도적 ‘재해’ 원조: 한국과 제주에의 함의

17

중국 공산당이 지진피해에 대한 구호물자 및 인원을 수용하자, 국제사회는 탕산 대

지진 및 뒤따른 수해 때 중국 공산당이 해외 원조를 전면 거부하고 은밀히 행동했던 

1976년과 비교하며 이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Jacobs 2008). 그러나 앞서 

주장했듯 이러한 정책 차이는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부합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논리를 따른 것이다.

(1) 쓰촨 대지진 원조에 대한 CCP의 호의적 대응 

2008년 5월 2일 쓰촨 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치명적인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원촨 현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진앙지는 쓰촨성 수도 청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인근 현뿐만 아니라 1,500km와 1,700km 떨어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감지되었다. 이는 1976년 탕산 대지진과 1950년 차위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였으며, 종종 규모 6.0 이상의 강한 여진이 계속돼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그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의 참혹함은 표 2에 요약되었다. 공식적으로 약 8만 6천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으며(이들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약 40만 명이 부상당

했으며, 5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AFP 2008a; Xinhuanet 2008a). 피해 추정 

총액은 85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당초 머뭇거리던 CCP의 상황은 국경 개방 결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국내외 언론 

기자들과 함께 원자바오 총리를 재해지역에 신속히 파견했고(Xinhuanet 2008b; 

China Daily 2008), 이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그와 함께 움직이며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보였다. 게다가 CCP는 구호 물자 뿐만 아니라 구호 요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원조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피해 지역의 희생자들을 도왔다(French and 

Wong 2008; Demick 2008).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일본, 러시아, 싱가

포르, 한국, 서방 국가의 구조 및 의료진이 피해 지역에 진입했으며(Demick and 

Magnier 2008), 더 나아가 미국이 물자를 실은 공군 항공기 2대를 보내도록 허용

했다(AFP 2008b).5) 중국이 외부 지원을 얻으려 하는 결정은 구호 작업을 위해 군인, 

경찰 및 의료진을 투입한 뒤에도 생존자 수색 및 수십만의 산악지대의 실향민을 

5) 한국은 스촨대지진에 대응하여 2008년 522만달러, 2009년 11만달러, 2010년 121만 달러를 제공하고 2008년 

44명의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을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를 지원했다. 

(출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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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 혼자서는 감당하기엔 벅찼던 - 비슷한 상황을 겪

었던 대부분의 체제들과 유사한 -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French and Wong 2008). 

해외 원조에 따른 구호활동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피해자들에게 귀중한 물, 식량, 

의약품, 피난처, 기타 자재들을 제공했다.

CCP는 외생충격으로 인한 위험이 낮고, 동시에 정치적 필요성이 상당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결국 주저 없이 해외 원조를 받아들였다. 위에서 설명했듯 일당 

권위주의 유형인 CCP는 당시 국내 엘리트들 간의 투쟁 및 심각한 국제적 압력이 

부재하였고, 이로 인해 안정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정당성 근원을 경제발전과 번영

으로 인식하는 중국 인민들은 정권의 피해 대응을 예의주시했다. 정권은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진실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30년 전 탕산지진 당시의 전적

으로 부족했던 대응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대응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대응은 중국을 연구하고 예의주시 하는 전문가들과 국제

원조 공동체에게 있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같은” CCP는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 발생한 1976년 당시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도움을 격렬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탕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재해는 24만 명 이상의, 약 7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장기간 집을 상실하게 

되었다(Ross 1984; Butterfield 1979). 당시 CCP는 유엔 및 각국 적십자사 지부의 

구호 조치를 모두 거부했고(Spence 1991: 614; Terril 1977: 296), 또한 피해

지역인 탕산시로의 외국인 입국을 7년간 허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제기한 외생충격의 위험 및 필요성 이론에 따르면 1976년의 CCP 체제와 

2008년의 체제는 동일하지 않다. 우선 1976년 당시의 CCP 정권은 약 3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일당 체제였으나 국내 정치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최고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죽어가며 권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권력 승계를 위한 일련의 엘리트 

갈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마오의 권력을 취하려 했던 4인방은 개혁 성향의 

덩샤오핑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힘겹게 싸웠으며, 마오가 지명했던 후계자 화궈펑은 

그 권력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내적으로 불안정했던 CCP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지역을 개방하고 해외의 원조 물자와 인력을 수용

하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인도주의적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해외 

인도적 원조가 권력투쟁에 야기할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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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당성의 근원을 살펴보면, CCP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및 그에 대한 개인숭배에 더해 고도의 억압에 의존하는 체제였다. 1976년 당시 전체

주의적 대중 동원이었던 문화대혁명의 악명과 여파는 상당했고, 경제 재건이나 보통 

선거와 같은 정치 자유화는 논의될 수 없었다. 수십-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가산을 상실했으나, 4인방은 전체주의적 이념에 따라 이를 철저히 무시

했다. 이들은 지진으로 인해 최대 라이벌 덩샤오핑과 그의 개혁파에 대항하는 투쟁이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탕산 지역의 희생자들과 다른 지역의 중국 인민들에게 

되풀이했다. 4인방의 지도자인 장칭은 “사망자가 수천 명에 불과하다. 그게 어쨌단 

말인가? 덩샤오핑에 대한 규탄은 8억 인민과 직결되어 있다!” 4인방의 다른 지도자는 

“지진 공포증을 이용해 혁명을 진압하려는 덩샤오핑의 범죄적 시도를 경계하라”(Chang 

1991: 493)고 덧붙였다. 이후 “지진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덩에 대한 고발을 방해

하는 주자파(走資派)를 엄중하게 규탄한다”는 경고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Chang 

1991: 493; Renminribao 1976; Yue 1976).

1976년 당시 권력승계를 위한 치열한 국내적 투쟁으로 인해 외생충격에 따른 

위험이 커졌고, 아울러 전체주의 이념적 정당성으로 인해 원조 수용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변수의 조합은 수백만의 희생자들을 도왔을 모든 

외부 원조가 CCP에 의해 거부당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만약 그들이 

2008년의 CCP처럼 내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 지향적이었다면 더욱 기꺼이 

원조를 수용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비인간적이지만 (체제 유지 차원에서는) 합리

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 쓰촨성 대지진에 대한 해외 원조를 CCP가 즉각적, 포괄적

으로 수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것은 발전적 권위주의 

정권으로 탈바꿈한 후에도, 즉 정당성의 근원이 전체주의적 이념에서 경제 발전으로 

바뀐 뒤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그들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이다

(Zhong 1996). 점진주의적이었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위기 완화를 위한 외국의 

자국 내 상황 개입에 신중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3년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과 

그의 일파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기까지 은폐하려 했던, 또 다른 자연재해인 사스

(SARS) 전염병이다. 지지를 확보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생적 충격이야기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최대한의 인도적 긴급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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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술한 논리를 정권이 이해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6) 당시 해외 원조를 수용했던 것은 이전 전체주의 시절과는 달리 더 이상 

국민의 안녕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정권의 인식을 보여준다(Hui 2009). 이러한 인식은 

장 주석의 후계자인 후진타오 주석이 은폐 사실을 폭로하고 후일 사스에 대한 해외 

원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인민들은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 발병 초기에 지지, 혹은 묵인했을지라도, 정권의 피해 대응을 비판하며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재난을 은폐하는 

대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개방하도록 만들

었다(Demick and Magnier 2008).

그러나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연재해에 대해 제공되는 외부 구호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외생충격의 위험도과 구호의 필요도 간의 계산에는 

여전히 내적 변이가 존재한다. 티베트나 신장 자치구와 같은 민족 갈등이 심한 지역

에서는 외생충격의 위험이 극도로 증가한다. 이 논리는 2010년 4월 14일 칭하이

에서 2,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외부 구호를 

공산당이 거부하면서 확실해졌다. 피해 지역인 칭하이 성 유슈 좡족 자치주의 유슈현은 

2008년 당시 지진이 발생한 쓰촨 성과 다르다. 해당 지역은 티벳의 일부로 간주되며 

외국 언론이 진입하기 위해선 통상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로 상징되는 곳이며, 피비린내 나는 민족 갈등 및 지속적인 억압에서 

드러나듯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하다(Jacobs 2010).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중국공산당 정권은 중대한 자연 재해 상황에서 국경을 개방하고 원조를 수용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불안정한 소수민족 지역의 경우 개방에 따르는 위험은 

상당히 높아 원조 수용의 필요성이 급감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은 상당히 거대하고 

따라서 외부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소수민족 자치구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해당 피해 지역을 국내외 언론에게 광

범위하게 개방했고, 대만 적십자사를 포함한 일부 인원들의 구호 임무를 허가했다.

6) 스촨대지진 지역 정부의 재건사업에 깊숙이 간여한 중국 전문가는, “당은 마침내 지진 피해지역을 개방하고 외부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해보다 이득이 많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부의 정치정당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인터뷰, 베이징, 2009년 10월 22일)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했다. (인터뷰, 베이징, 청두, 2009년 10월 23일-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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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클론 나르기스 원조에 대한 SPDC의 부정적 대응

2008년 5월 2일에서 3일 사이, 벵골만에서 발원한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했다. 미얀마 해안에 접근한 사이클론은 최고 풍속 215km/h에 도달해 가장 

치명적인 4등급의 폭풍으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스리랑카와 미얀마, 특히 양곤, 

이라와디 삼각주, 바고 관구, 몬주, 케이인주를 포함한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

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추정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146,000명보다 훨씬 더 

많았다. 수십만 희생자들의 시신은 부패하고 매장되거나 바다로 떠내려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1970년 방글라데시에서 의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이

클론 볼라에 이어 두 번째로 치명적인 수치이다(Frank and Husain 1971). 피해액은 

40억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지역에서 기록된 사이클론 중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다.

이런 압도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The New York Times 2008), 미얀마 국가

평화발전평의회(SPDC)의 장성들은 초기 3주 동안 구호물자의 수용, 자국 공항 

및 항구에 다다른 구호기관 및 인력들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그리고 원조 물자를 

실은 외국 상선 및 군선들의 정박과 화물 하역을 거부했다. “집과 식량을 잃고 전염병에 

노출된 미얀마 이라와디 델타 주민들은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리라 생각치도 

못했을 것이다.” 나르기스로 13만 명이 사망한 지 보름이 되어서도 군부는 한줌의 

인도적 원조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원조 집행에 필요한 원조 인력과 장비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었다.“(The Economist 2008; Also, Reuter 2008; The 

UN News 2008). 봉쇄가 끝난 뒤에도 구조대원 상당수가 입국할 수 없었고, 결국 대

부분의 선박들은 태국 항구에 구호물자를 하역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 초기의 SPDC 

지도자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인도 측에서 보내온 수십 명의 의료진과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상당한 구호물자조차도 거부했다(The Economic Times 

2008). 정권의 피해 대응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BBC News 2008), 

군부는 “미얀마는 해외의 수색 및 구조팀과 언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는 “현대 인도적 구호 활동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큰 비판을 받았다

(BBC News 2008). 해외 원조를 거부함에 따라, 자연재해는 점차 인재로 바뀌었다.

SPDC는 점차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일부 항공편이 랑군 지역에 원조를 전달

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제약 없는 접근과 원조의 분배가 허용되진 않았고,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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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들이 각자 원조를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나르기스 강타 후 3주 뒤 2008년 5월 

23일, ASEAN의 추진으로 네피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최고 지도자 딴 쉐 

장군 간의 회동이 있었다(Guillux 2009). 딴 쉐 장군은 반 총장에게 재해지역에 

대한 “모든” 해외 원조 인원의 무제한 접근을 보장했다(Mydans 2008b; Mydans 

2008c; South 2008). 그러나 계속해서 지연되는 비자 발급은 해외 전문 인력들

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몇 주 동안 입국이 거부되며 구호물품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외국 항만들은 미얀마 해안을 떠났다.7)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의 삶과 안녕을 방기하는 SPDC의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생존을 추구하는 

군사정권에게 있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SPDC는 본질적

으로 외생적 충격뿐만 아니라 내생적 충격에도 가장 취약한 군부 권위주의의 유형이다. 

게다가 네피도(Naypyidaw)로의 무모한 수도 이전 등 일련의 모험적인 정책 결정, 

민주화를 지향하는 카리스마적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 연금 및 그녀의 

충실한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저항, 그리고 개헌을 두고 10년 동안 계속된 분쟁으로 

인해 당시 체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다(Holliday 2008: 1051 – 55).

군사정권은 ‘원수’로 공언한 서구 - 미국, 유럽연합, 호주 - 가 제공하는 해외 

원조가 야기할 외생적 충격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 반체제 인사들과 반대파 

지지자들의 성장, 영토 내 국외적 영향력 존재와 인도주의적 개입 가능성이 존재

하는 가운데 원조 수용은 반대파 엘리트들과 민중들을 연결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었다(South 2008: 26; Asia-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008; Evans 2008). 실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해군들은 미얀마 연안에 선박을 

정박해둔 채 헬리콥터로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제안을 했으나 이는 단호히 거절당

했다. 장성들이 그러한 개입을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권은 

심지어 1,500톤의 구호물자를 실은 프랑스의 선박을 두고 자국 해안가에 군함을 

정박했다고 비난했다. “침략 공포”에 빠진 이 불량 국가는 낮은 가능성이나마 충분히 

있을 법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고(Selth 2008, Steinberg 

2006: 258), 특히 그간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든 제재를 가해왔던 상황에서 

원조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고위급 장성들이 정권의 

7) 이렇게 지연된 후 한국 정부는 265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팀도 파견했다. (출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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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했던 위협은, 외세의 영향으로 엘리트들의 공유하던 

권력이 계파 갈등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었다. 2004년 킨 눈트 등 군부 내 온건파

들을 숙청한 사례들이 군부 집권 기간 내내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어

났다(Holliday 2008: 1046; Selth 2008: 391–93). 또한 재난 피해 완화 과정에서 

그들의 무능한 통치 역량이 드러나길 원치 않았다.

분명 SPDC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시했다. 필요도 요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를 SPDC가 대중의 안녕을 보호하여 높은 지지율을 획득, 정당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Alagappa 1995: 33–37; McCarthy 2008; Steinberg 2006; 

2007; Than 1998). 위에서 설명했듯 미얀마 군사 정권의 정당성은 선거나 경제 

발전이 아닌,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의 미얀마라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있다. 본래

부터 미약했던 국민적 지지를 더욱 상실하더라도 이념적 정당성의 근원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며, 가공할 억압 능력으로 권력 유지가 가능했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 군부는 민족적 통합의 미래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 인준을 추진하는 등 

그들이 냉정한 계산에 기반해 행동했음은 명백하다. 군부는 5월 10일 1차 국민투표를 

강행했고, 5월 24일 2차 국민투표가 실시했다. 관영 언론은 유권자 2250만 명 중 

99%가 1차 투표에 참여했으며 92.4%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수해지역에서 진행된 

2차 투표는 500만 유권자들이 참여해 90% 투표율을 기록했고, 92.9%가 개헌안에 

찬성했다(Jagan 2008). 다른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무의미한 투표들과 마찬

가지로 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당성의 원천은 더더욱 아니다.

정권에게는 다행히도 천연가스와 석유 추출 산업에 의존하는 상층부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즉 엘리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권의 자금줄은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파괴적인 사이클론이 미얀마의 곡창지대 이라와디 삼각주를 

직접 강타함에 따라, 일반 시민 대다수를 지탱하고 있는 하층부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미얀마 정권은 실로 그 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정부의 관영언론

기관인 ‘미얀마의 새 빛’(The New Lights of Myanmar)은 “우리나라는 폭풍 같은 

전복 기도를 끊임없이 거쳐 가고 있으며, 이는 나르기스보다 훨씬 혹독하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서방 특정국가와 국내외의 반역자들이 

만들어낸 질투와 비난, 루머의 폭풍에 다름 아니다.”라고 발표했다(Mydans 2008a). 

앞서 언급한 1976년 탕산 대지진 때 4인방이 부르짖었던 외침과의 서늘한 유사성이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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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과 제주의 인도적 원조 전략에 대한 함의

심각한 자연재해에 대해 국제사회는 피해 국가에 물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는 희생자들의 인간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비참한 상황

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위주의 체제는 합리적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며 권위주의 체제가 심각한 자연 재해에 대한 해외 인도적 

원조의 수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했다. 해외 원조가 체제 안정과 정권의 

궁극적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일종의 외생적 충격임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하는 

데 따른 ‘위험’ 요인과, 원조를 수용할 ‘필요성’ 요인이 그것이다. ‘위험’은 체제 안정의 

내재적이고 즉각적인 결정요인으로, 체제 유형, 국내적 갈등 및 국제적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당 정권은 본질적으로 군사정권보다 안정적이다. 국내적 투쟁과 적대

적인 국제 압력의 강도 역시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원조를 수용할(인도적이 아닌) 

‘정치적’ 필요성은 체제가 정당성의 원천을 선거, 경제 발전, 이념 중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통성 확보에 있어 이데올로기가 아닌, 선거와 경제 발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전하는 방식에 의존할수록 권위주의 체제는 위기 구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희생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불만과 민심 이탈을 

최소화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험이 적고 필요성이 클수록 정권은 원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성은 낮다.

심각한 자연 재해를 겪은 두 권위주의 체제 - 2008년 쓰촨 대지진을 겪은 중국과 

사이클론 나르기스 및 홍수 피해를 입은 미얀마 - 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두드러

지는 사례이다. 심각한 국내 투쟁과 적대적 국제 압력이 부재했던 일당 권위주의의 

체제이며(낮은 위험), 정당성의 근원을 경제 발전에 둔(높은 필요도) 중국 공산당은 

인도적 해외 원조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얀마의 국가평화발전평의회는 심각한 

국내적 갈등과 적대적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던 군부 권위주의 체제이며(높은 위험), 

정당성의 근원을 이데올로기에 둔다(낮은 필요도). ‘불량 국가’로 칭해지는 미얀

마의 군사 정권은 재난 발생 초기에 원조 수용을 거부하다 뒤늦게 제한적으로 수용

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활동을 1976년 탕산 대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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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칭하이 대지진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권위주의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변이를 살폈다. 다른 두 시기의 중국 공산당은 해외 원조를 대체로 거부했다. 

1976년의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국내투쟁과 적대적 국제 압력에 직면했던 일당 권

위주의 정권(보통 - 높은 위험)이었으며, 정통성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다(낮은 

필요도). 한편 2010년도의 경우 중국의 일당 체제는 소수민족 갈등에 따른 정세의 

불안정 및 비우호적인 국제 압력에 직면했으나(보통 - 높은 위험), 발전에 의해 정당

성을 획득하는(중간 - 높은 필요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전 권위주의적 중국 공산당과 상반되는, 민족주의적 미얀마 정권과 과거 전체

주의적 중국 공산당의 비인도적 원조 거부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제 원조 

거부는 지도자들의 ‘악질적 본성’이 아닌 합리적인 기반으로부터 도출되었음을, 

즉 위험요소가 필요요소를 능가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즉 권위주의 정권의 

비인간적인 정책 결정은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취약한 정당성에 더해 체제 유형, 

국내 수준의 정치 갈등, 적대적인 국제 압력의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특정한 권위주의 체제들은 정치적 구조 및 정당성의 근원을 바탕으로 다른 

체제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대 권위주의체제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략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8) 중국, 미얀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같은 권위

주의체제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용여부는 그 독재정권의 체제안정성에 달려

있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위험’과 ‘필요도’의 두 변수에 의해 각각의 권위주의체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또는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인도적 원조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달리 

형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대응 정책을 수립, 실행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공여국

들은 이에 근거해서 2차적인 행위자로서 인도적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근거한 ‘도덕적’ ‘당위적’ 호소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아니며 특히 고립된 폐쇄적인 형태의 권위주의체제국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인도적 원조 지원 국가들(1991년~2018년) 중 

대부분은 권위주의체제이거나 불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체제(semi-democracy) 

8) 한국의 해외원조기관인 KOICA에서 정의하는 인도적 원조는 OECD에서 분류하는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바탕으로 

“인위적 위기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 당시 및 직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

시키기 위한 활동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방, 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호 및 활동”을 

지칭한다. (KOICA, 2020. “주요사업 사업개요 – 인도적 지원사업.” http://koica.go.kr/koica_kr/955 /subview.

do (검색일 2020년 11월 12일))



평화의 섬 시리즈 ➎

26

그리고 권위주의체제화(autocratization)하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에 제시한 정책적 함의의 유효성은 분명하다.

표 3   한국의 인도적 원조 최대 수혜국
(단위: USD)

순위   국가 인도적 원조

1 파키스탄 8,729,271

2 중국 7,679,124

3 인도네시아 4,406,952

4 아이티 3,116,683

5 팔레스타인 2,991,423

6 미얀마 2,954,709

7 아프가니스탄 2,540,068

8 스리랑카 2,312,502

9 칠레 2,218,647

10 필리핀 2,033,264

11 우즈베키스탄 1,572,352

12 태국 1,561,814

13 터키 1,536,778

14 방글라데시 1,400,779

15 캄보디아 1,113,816

16 수단 974,086

17 리비아 892,119

18 러시아 827,231

19 에티오피아 825,665

20 멕시코 815,413

출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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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19년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을 수립, 발표하면서 관련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분명히 했다(외교부 2019). 

특히 ‘인도적 지원-개발-평화’를 연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와 더불어 개발협력과 평화구축 활동 결합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을 대상으로 ‘통일 지향적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모색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주 외교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재난 취약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인 인도적 원조 대상국들을 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권위주의체제안

정성과 같은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대응은 결여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민감한 국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는 특수

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체계

적인 대응 매뉴얼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은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섬’ 아젠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해외 원조 정책의 핵심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융합하여 그 정책적 효과성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도덕적 당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재해

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며 이로 인한 역사적 기억들이 상존하는 사회이자 

한국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기본적 인권이 크게 훼손된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공동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국내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적

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파에 상관없이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주도는 UN과 OECD의 핵심인권기구들, 

그리고 대표적인 인권 및 인도적 지원 NGO들과 연계, 또는 주도하여 자연재해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COVID-19과 같은 자연 - 인적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각들이 모여서 실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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